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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공원 특례사업은‘공원 일몰제’에 대응, 

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77개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

□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

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서,

ㅇ 현재 전국적으로 총 77개*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

있습니다.

* 진행단계별로 보면 제안공고～협상중인 사업이 27개소, 제안수용(협약체결

준비중)이 43개소, 시행자지정 이후가 7개소

□ 또한,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

제도개선*을 한 바 있으며,

* `15.1월 「공원녹지법」개정 : 면적(10만㎡→5만㎡ 이하), 비공원시설(20%→

30%)

ㅇ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*보다 완화된 기준**을

적용하여 ‘공원 일몰제’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.

*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: 대상토지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하고, 토지소유

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필요(「국토계획법」§86⑦)

** 민간공원 특례사업 : 토지수용 요건 없이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 현금 예치(「공

원녹지법」§21④)



<관련 보도내용(서울경제, 9.26(목)) >

◈ 일몰 다가오는데…규제에 갇힌 공원특례사업
- 부지매입비용 80% 현금 예치, 최소면적기준 5만㎡ 규정 등으로 민간사업자
부담이 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의연사무관(☎ 044-201-37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